
 국민 대의에 의한 헌법 절차에 따라 오늘 대통령 박근혜가 탄핵됐다. 헌법재
판소는 “박근혜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행위”라고 탄핵 사유를 밝혔다. 헌재의 결정은 박근혜의 국기 
문란과 위헌 위법 행위를 지지하고 떠받든 적폐 세력에 대한 동시 탄핵이다. 그 적폐 
세력 한 가운데에, ‘청와대 방송’ ‘박근혜 방송’을 자처했던 MBC 경영진이 자리하고 
있다. 

MBC가 공영방송사로서, 언론사로서 최소한의 선이라도 지켰다면 오늘과 같은 
국가적 불행은 초래되지 않았을 것이다. 언론 고유의 책무인 권력 감시 기능이 제대
로 작동됐더라면, 탄핵절차에 소요된 사회적 비용도 그만큼 최소화됐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 5년 MBC는 ‘언론의 길’이 아닌 ‘부역의 길’을 걸어왔다. 정권의 
비리를 감시하기는커녕, 정권의 이익을 수호하는 친위대 역할을 했다. 세월호 참사와 
최순실 게이트 국면마다 사태의 본질을 왜곡 ‧ 훼손하고 정권을 대변하는 잇따른 보도 
참사로 시청자들에게 고통을 안겼다. 공정방송을 외치는 구성원들을 향해 해고, 정직, 
부당전보, 승진 누락 등 징계와 인사 불이익을 자행했다. 

탄핵 선고가 이뤄진 오늘도 MBC는 이근행, 한학수 PD 등 이미 현업에서 배제
된 구성원들에 대해 또 한 번의 부당전보를 자행했다. ‘적폐 세력 청산’이라는 국민적 
명령을, 적폐 당사자인 MBC 경영진이 거역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선언한다. 오늘 탄핵과 함께, 박근혜 부역 체제의 산물인 MBC 경영진도 
즉각 탄핵돼야 한다. 박근혜의 위헌 ‧ 위법 행위를 은폐하고 옹호하는데 골몰한 당사
자들은 그 역사적 책임을 달게 받아야 한다. 언론 적폐의 청산은 이제 시작이다. 
우리는 박근혜 부역 언론인들에 대한 단죄, 해직 언론인의 복귀, 공영방송 MBC의 재건
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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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박근혜 방송’MBC에 대한 동시 탄핵이다


